
중국, 부동산 억제정책 강력 추진
원자바오, 투기방지는 지속적 과제 천명 … 사회안정 위협요인 판단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에 놀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7월7일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를 시찰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기존의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 억제는 매우 힘든 과제라면서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관건

적 시기에 봉착했지만, 결코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일부 지방정부를 겨냥해 “당국자들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다가구 매입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차별화, 주택구입 제한 조

치를 흔드는 조치들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억제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은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중국 100대 도시의 집값은 평균 0.05% 상승해 10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주택 거래도 늘어 상하이는 6월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전월대비 26.6% 늘었으며 베이징도 10.5% 증가했

다.

중국의 집값 상승과 거래활성화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택투기가 재연되면 서민불만을 폭발시켜 사회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해 주택안정을 강조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주택억제 정책의 약발이 무뎌지고 있다.

여기에 인민은행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2차례나 인하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부동산 투기 심

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 기

존 억제정책 외에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9>


